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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은 공정한가?: 민사소송 항소율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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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초록 1) 본 연구는 민사소송에 대한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결이 얼마나 공정한지 평가하

고, 이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 방안이 무엇인지 파악하려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공정성을 판결에 대한 소송당사자들의 동의로 정의한 뒤, 항소율을 동의의 정도

를 반영하는 지표로 상정하고 측정, 분석하였다. 항소율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우

리와 제도가 유사한 일본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민사소송 항소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세간의 통념은 근거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보다 판결의 공

정성 수준을 높이려는 항시적인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항소

를 억제하는 기존 방안들보다는 변호사 공급규제 철폐나 1심 판결 강화에 필요한 

판사인력 공급이 필요하다. 법원별 판사당 업무부담과 항소율 간의 회귀분석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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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국민의 재산권을 획정하고 보호하는 사법, 경찰, 국방서비스의 제공은 국가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Raison d’Etat)이다. 이 가운데 사법서비스는 물리력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제, 즉 재산권을 누가 보유하고 있는가를 

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담당하는 모든 업무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주체들이 이러한 업무를 시장이 아닌 국가라는 제도를 통해 제공받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법서비스의 핵심이 공정성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재산권

의 획정은 경제주체들이 시장에서 자유롭고 손쉽게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수 있

도록 하는 전제이므로, 시장 내의 경제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존재가 이러한 역

할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이처럼 공정한 사법서비스는 국가의 정당성 

(legitimacy)이 창출되는 근거일 뿐 아니라 시장에 근거한 지속적 경제성장을 가능

하게 하는 기반이므로, 이러한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하는 노력은 

항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공정한 판결을 하고 있는

가? 아주 단순화해서 본다면, 그 동안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다. 첫째는 법원의 정치적 독립이다. 과거 권위주

의 정권 하에서 사법부는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

에 정치, 경제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한 판결들은 공정성 시비로부터 자유롭지 못

하였다. 1980년대 후반 이후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사법부의 독립성은 제

고되었지만,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대형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논란이 여

전히 일어나고 있다. 둘째는 법관의 도덕성이다. 법관들이 자신의 개인적 이해나 

인적 관계 등으로 인해 공정하지 못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

다. 변호사로 개업한 선배 판사들의 수임사건에 대해 우호적인 판결을 하는 “전관

예우”, 판사들의 승진제도에 내재하는 결함으로 인해 판결이 왜곡된다는 지적 등은 

이러한 비판의 대표적인 사례이다.1)

이상과 같은 비판들은 그 동안 우리나라 사법부가 보다 공정한 판결을 하도록 하

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정치적 외압으로부터의 독립이나 판사의 도덕성 제

 1) 이러한 문제 제기 중 최근의 것으로는 김두식(2009), 김용철(2010), 이국운(2009), 이용훈

(2008), 임종인․장화식(200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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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를 촉구하는 기존의 접근만으로는 공정성을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다. 우선 160만

건이 넘는 소송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비판들의 직접적인 대상이 될 만한 

경우는 전체 사건 가운데 극히 일부라는 점이다.2) 둘째로 정치적으로부터도 독립

되고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고자 노력하는 판사들의 경우에도 업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들이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판

사들이 해결해야 할 사건들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모든 사건에 대해 필요한 만큼 적

절한 노력과 시간을 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판결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

다. 사법부가 판결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체계적 방안을 마련하려면 판사의 기본적 

자질이나 업무에 임하는 자세 등을 점검하는 것만큼이나 이러한 객관적 조건을 어

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절실히 요구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법원 판결이 충분히 공정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공정성을 

보다 제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민사소송 1심판결의 항소율 분석을 통해 궁

구해 보기로 한다. 항소 제기는 분쟁당사자가 법원의 판결에 동의하지 않음을 드러

내는 행위이다. 그리고 소송과 같은 영합게임(zero-sum game) 상황에서 이해가 상

치되는 소송당사자 모두의 동의는 판결이 공정하지 않을 경우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처럼 공정한 판결은 판결에 대한 동의를 함축하며, 항소율은 현실에 존재하는 어

떤 정보보다도 분쟁당사자들의 동의 여부를 가장 잘 반영하는 지표라는 점이 항소

율을 통해 공정성의 수준과 제고 방안을 분석하는 이유이다. 

항소와 관련해서는 그간 법학계에서도 적지 않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3) 하지

만 법학계의 논의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항소가 지나치게 많이 제기되고 있

다는 전제 하에 항소를 줄이는 제도적 방안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분쟁당사자들의 행동에 대한 이론에 기반해서 항소가 발생하는 원

인을 파악한다는 점, 그리고 항소율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해 이론을 검증하고 정

책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법학계의 기존 연구와 구분된다. 한편 사법관련 정책에 대

한 경제학적 분석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는 항소에 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가 그다지 활발히 이루어지지는 않은 편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미국 법

원의 항소율이 낮은데 기인한다고 짐작되는데,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항소에 대한 

 2) 2008년 법원에 접수된 1심본안소송사건은 총1,601,807건이다. 󰡔2009 사법연감󰡕, p.488.

 3) 곽태철 외(2006), 김용진(1998, 2009), 방순원(1960), 정선주(2009), 유해용(200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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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사법 현실에 부합하는 분야를 새로이 개척한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4)

이하에서는 먼저 판결의 공정성과 항소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명확히 한 

뒤(제Ⅱ장), 항소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모형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제Ⅲ

장). 이러한 이론적 논의에 근거해서 우리나라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율 수준이 얼

마인지, 이것이 외국에 비교할 때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제Ⅳ장). 

항소율을 낮추기 위해 법원이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제도 개선과 판사업무부

담 감축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그 동안 추진되어 온 주요 정책들을 평가하고, 

어떤 방향으로 정책들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제시해 보기로 한다(제Ⅴ, Ⅵ장). 이

러한 분석 결과에 근거해서 법원이 취해야 할 정책 방안이 무엇인지를 글 말미에 요

약, 제시하기로 한다(제Ⅶ장). 

Ⅱ. 판결의 공정성과 항소: 개념 정의

1. 공정성

판결의 공정성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분석하려면 공정성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이것을 측정 가능한 형태로 정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정한 판결과 

관련된 두 가지 개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판사의 불편부당성(impartiality)이다. 이것은 판사라는 직책에 요구되는 

의무사항 혹은 직업윤리라고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판사가 판결을 함에 있어 

아무런 외적 간섭이나 사심 없이 소송당사자들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충실하게 

검토하고 법률을 정확하게 적용하려는 자세이다. 

둘째는 정확성이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물건을 납품하였는데 B가 제품의 결함

을 이유로 물품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전형적인 민사소송 상황을 고려해 보기로 하

자. A가 소송가액 X원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판사는 X의 일정비율, 즉  

( ≤ ≤ )를 B가 A에게 지급하라는 방식으로 선고할 것이다. 앞서 정의한 불편

부당한 판사가 모든 정보를 고려해서 완벽한 법률해석 하에 내리는 판결을 라 한

 4) 미국의 항소율에 대해서는 제Ⅳ장 제2절 참조. 한편 Kessler and Rubinfeld(2007)는 항소에 

대한 미국학계의 실증 연구를 개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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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완벽한 의미의 공정성을 실현한다는 것은 바로 판사가 를 선고하는 것이

다. 

판사가 위에서 정의한 바와 같은 불편부당성을 견지할 경우, 그가 내리는 판결은 

정확할 것이라는 점에서는 불편부당성은 정확성을 함축한다. 하지만 판결이 공정한 

지 여부는 판사가 업무에 임하는 자세보다는 판사의 행위 혹은 업무수행결과에 대

한 평가이기 때문에, “판사의 공정성”이 아닌 “판결의 공정성”으로, 따라서 판사의 

불편부당성이 아닌 판결의 정확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이하에서는 

공정한 판결이란 판사가 특정 사건에 대해 내린 판결의 정확성이란 정의에 입각해

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2. 항소

판사가 를 선고한다면, 소송당사자들은 재심을 통해 다른 가 선고될 가능성

이 없다는 것을 예측하기 때문에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정

확한 판결은 소송당사자들의 동의를 함축한다. 반대로 판결이 와 다르다면 재판

과 같은 영합게임(zero-sum game) 상황에서는 어느 한편이 손해를 본다는 것을 의

미하기 때문에, 항소가 제기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항소란 정확하지 않은 판결

에 대한 소송당사자들의 이의를 드러낸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항소에 대한 이상의 정의는 소송당사자들의 불복 여부 혹은 항소 여부가 특정한 

조건 하에서는 판결의 공정성을 측정하는 지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이러한 정의는 개별 사건의 내용 및 판결의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서도 판결의 공정

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방식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물론 현실의 판사들은 정보의 불완전성이나 시간적 제약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

에 절대적 의미의 정확성, 즉 를 파악해서 판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판사가 내리는 실제 판결 는 와 차이를 내포한다. 이 오차를 라 정의

한다면 이들 간에는

≡  (1)

와 같은 관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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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의 존재는 소송당사자 중 한편이 손해를 본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 인 

모든 판결, 나아가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판사들과 마찬가지로 소송당사자들 역시 절대적으로 정확한 나 

를 알 수는 없으며, 설사 이 값을 안다고 하더라도 항소에 따른 다양한 비용을 고려

해 볼 때 모든 ≠ 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과연 소송당사자들이 

오차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얼마만큼의 오차를 허용해서 판결에 동의하는지, 그리

고 이 허용수준은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현실의 항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 점은 항소 제기에 대한 모형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

기로 한다.

Ⅲ. 항소결정모형

1. 소송당사자들의 항소결정

소송당사자들이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은 간단한 소송진행 관련모형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앞서 언급한 물

품대금지급 문제에 의거해 본다면, A는 B의 대금지급 거절에 대해 과실을 인정할 

지 아니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물품대금을 받아낼 지 결정을 하게 된다. A가 

과실을 인정할 때의 수입을 0, 이에 대해 물품대금 및 여러 가지 피해액을 반영해

서 법원에 제시한 소송가액을 X원이라고 하자.5) 법원의 판결은 B가 A에게 X의 일

정 비율을 지급하라는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다. 1심에서 결정된 지급비율이 

( ≤  ≤ )이라고 하면, 법원의 판결은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된다. 1심 

소송을 진행하는데 드는 총비용이 양당사자에게 으로 동일하다고 할 때, 1심 결

과에 따른 A와 B의 수입은 각각  와     가 된다. 

만일 양자가 이 결과에 동의한다면 소송은 여기서 종결될 것이다. 그러나 A와 B 

중 어느 한편이라도 소송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항소를 제기하게 된다. 항소심

 5) 소송을 포기할 때의 수입을 0이라고 설정한 것은 분석의 편의상 정규화(normalization)한 결

과이다. 이 값을 보다 현실적인 값으로 설정하더라도 이후 논의의 핵심에는 별다른 변화가 발

생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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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판결이 ( ≤  ≤ )이고 항소에 따른 비용이 양자에게 로 동일하다면, 

A와 B가 최종적으로 얻게 될 수입은    와       가 된

다. 편의상 소송 진행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한 할인은 없다고 가정한다.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A가 항소 대신 1심 결과를 수용한다는 것은 항소를 통한 

추가적 이익증대를 기대할 수 없음을, 즉    ≥      를 예상

하기 때문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B 역시      ≥    

 이면 1심결과에 승복하고 항소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

  


≤  ≤  


(2)

일 경우, 분쟁은 1심으로 종결된다. 

<그림 1> 항소결정모형

 

이상적으로 잘 정의된 법령 하에서 판사가 충분한 숙고를 통해 내리는 최선의 판

결, 즉 공정한 판결을 라고 하자. 그리고 판사가 이러한 판결을 내릴 확률을   

 ≤  ≤ 라 하고, 원심판결을 고수할 확률을  라고 하자. 그러면 분쟁당

사자들이 항소를 통해 기대하는 결과는       일 것이다. 1심의 

결과와   간의 차이를 로 정의한다면, 는



經濟學硏究 제 59 집 제 2 호108

≡           

   

가 된다. 그 결과 식 (2)는

 ≤ 


(3)

가 될 것이다. 반대로 소송당사자 중 한편이 항소를 하게 될 조건은

  


(4)

이다. 

식 (3)과 (4)는 항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들이 무엇이며, 이 

변수들이 항소결정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 이 내용을 열거

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  이고 거래비용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1심 판결이 

“완벽하게 정확한” 경우에만, 즉 판사가   를 선고해서   를 달성하는 경

우에만 종국이 이루어진다. 

둘째, 현실에서   가 달성되는 경우는 드물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송에 

대해서만 항소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항소에 따른 소송비용인 가 0이 아니기 때

문이다. 즉 소송을 수행하는데 금전적, 시간적 비용 등이 들기 때문에 소송당사자

들은 어느 정도의 오차를 허용하게 된다. 한편 식 (3), (4)의 


는 식(1)의 오차

항인 에 상응하며, 현실에서 ≠ 인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 ≠ 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주어진 


 하에서는 가 클수록 항소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판사가 

사건에 투입하는 노력의 정도는 를 줄이는, 궁극적으로는 항소율을 낮추는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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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정책변수를 논의하는 다음 절

에서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넷째, 가 클수록, 즉 판결의 오류가 고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할수록 항소가 

제기될 가능성은 높아진다.

다섯째, 소송가액이 증가할수록 항소가능성이 증가한다. 소송가액이 증가하면 

법원 판결의 변화에 따라 얻게 되는 수입의 규모가 비용에 비해 훨씬 크게 되므로 

항소의 유인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여섯째, 소송에 드는 비용이 커질수록 항소는 감소한다.6) 판사의 판결이 다소 

기대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항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비용보다 작다면 소

송당사자들은 판결을 수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한다면, 사건 의 분쟁당사자가 항소를 제기할 지 여부는

     (5)

          종국

          항소

와 같은 함수로 정의해 볼 수 있다. 와 가 클수록, 가 작을수록 소송당사자가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위 변수들 중 소송가액 는 기본적으로 사건의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 외생변수

라고 할 수 있는데 비해, 와 의 크기는 판사의 행위 혹은 법원의 정책에 의해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다. 와 관련된 내용은 실증분석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논의

하기로 하고, 가 법원 정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추가적

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2. 판사의 업무부담과 항소율

의 크기는 항소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인데, 이것은 사건에 

 6) 한 가지 언급할 것은 제1심에 들인 비용은 항소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

한 결과는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것이 매몰비용에 해당하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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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여하는 판사의 노력수준에 영향을 받는다. 판사 가 사건 에 대한 판결을 하기 

위해 들이는 노력을 라고 정의하고, 는 사건을 위해 사용한 시간에 비례한다고 

하자. 이럴 경우 판사가 1심에서 내리는 판결인 이 얼마만큼 에 근접하는지, 

혹은 가 얼마나 작은지 여부는 해당사건에 들이는 노력수준에 달려 있다. 즉

   (5)

이며, 이 함수는 

  



 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상정해 볼 수 있

다. 식 (5)를 식 (4)와 결합하면, 사건 의 항소결정함수는

    ≡    (6)

    

 



 

가 된다. 

자신의 책무에 충실한 판사 가 이 사건만 판결해도 된다면, 모든 노력을 기울여 

판결이 에 근접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판사 는 여러 사건들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적절히 안배해야 한다. 편의상 판사 는 자신이 판결한 사건 

전체의 평균항소율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고 상정해 보자.7) 년 동안 

처리한 사건 가운데 항소가 이루어진 사건수의 비율을 항소율이라고 정의한다면, 

항소율은 

 7) 원칙적으로 본다면 판사들이 여가(leisure)와 노동시간을 어떻게 선택하는가라는 문제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판사들의 임금이 노동시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닌 만큼, 

주어진 업무시간 동안 시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모형을 상정하는 것은 큰 무

리는 없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판사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유인으로는 승진이 중요한데, 종국

률은 명시적으로 혹은 평판 등의 암묵적 방식으로 승진에 중요하게 고려되는 변수로 알려져 

있다. 그런 의미에서 평균항소율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간을 배분한다는 상정 자체는 현

실과 크게 괴리된 설정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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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7)

  : 년도 판사 가 처리한 총사건수

  : 년도 판사 가 처리한 사건들 중 항소가 제기된 사건수

    (  
 



)

로 정의할 수 있다.8) 판사가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노력의 총량 혹은 총가용시

간을 1로 정규화한다면, 판사 가 개별사건 에 투여할 노력수준 는

 

  s.t.  ≥ 
 





을 만족시키는 값이 될 것이다. 

는 사건별로 특성에 따라 다르게 결정될 것이다. 단, 사건간 의 편차가 

아닌 의 평균수준은 사건수가 증가할수록 감소할 것인데, 이는 예산제약으로

부터 직접 유도되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또 의 평균수준 감소는 평균항소율

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판사 가 년도에 처리한 사건들의 평균항소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      (9)

    

 


  


 

와 같은 형태를 가지게 된다. 판사 를 단위 법원으로 해석한다면, 식 (9)는 법원

당 평균 항소율 결정함수로 볼 수 있으며, 각 변수는 각각 판사당 사건수, 소송에 

 8) 현재 법원에서는 종국율이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하는데, 종국율은 사실상 1-항소율에 해당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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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되는 평균비용, 그리고 사건의 성격으로 해석할 수 있다.

Ⅳ. 우리나라 민사소송의 항소율

1. 항소율

2008년 우리나라에서는 약 128만건의 민사소송 1심 사건이 처리되었으며, 그 가

운데 3.2%에 해당하는 41,000건에 대해 항소가 제기되었다(<표 1>). 재판부별로

는 합의, 단독, 소액 사건의 항소율이 각각 25.2%, 6.6%, 1.1%인데, 이 점은 

항소율과 소송가액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제Ⅲ장 제1절의 추론과 일관

된 것이다. 아울러 주목할 점은 민사소송사건 전체의 항소율 수준이 소액심판사건

의 항소율에 근접한 3.2%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것은 전체 민사소송 가운데 소

액심판사건이 7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액심판사건은 채권 존재 여부 확

인처럼 항소가 제기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건들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

이 낮은 소송가액과 함께 항소율을 낮추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이

유로 소액심판사건을 포함한 전체 민사소송 사건의 항소율을 분석할 경우, 항소율 

결정 요인을 적절하게 파악하지 못할 위험이 높다.9) 따라서 이하에서는 소액심판 

사건을 제외한 “단독 이상” 사건을 기본 단위로 해서 분석을 수행하되, 여기에 합의

심 사건은 분리해서 추가로 살펴보기로 한다.

소송가액이 2,000만원 이상인 단독 이상 사건의 경우, 2008년에 31,000건 가량

의 항소가 발생하였으며, 항소율은 9.4%이다. 물론 특정 연도의 항소율 수준이 얼

마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지 선험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항소율의 장기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자료 분석에 앞서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합의

심과 단독심의 기준이 계속 바뀌어 왔다는 점이다. 법원은 지난 1980년 이후 단독

심의 기준을 50만 원으로부터 2천만 원으로, 합의심의 기준도 200만원에서 1억원

으로 조정하였다(<표 2>). 이러한 기준 조정은 법원의 사건부담을 조정하는데 목적

이 있었기 때문에 물가상승율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졌다.10) 소송가액이 

높을수록 항소가능성이 높다는 앞서의 추론에 의거해 볼 때, 기준액 조정을 통해 

 9) 소액심판사건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김두얼(2007 a,b) 참조.

10) 김두얼(2007), pp.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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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가액이 낮은 사건을 합의심에서 단독심, 단독심에서 소액심판으로 이전한 것은 

기본적으로는 항소율을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항소

율의 장기추세는 상방편의(upward bias)를 내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장기추세

를 해석하거나, 혹은 2001년 이후를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

<표 1> 민사본안 1심사건 항소율, 2008년 (건, %)

　
처리사건 

(A)

판결사건 

(B)

항소사건 

(C)

항소율 

(C/A)

판결사건항소율 

(B/A)

판결사건비율 

(B/A)

합의 48,880 29,794 12,305 25.2   41.3   61.0   

단독 283,011 199,981 18,786 6.6 9.4 70.7 

소액 952,539 620,859 10,160 1.1 1.6 65.2 

합계

  단독 이상 331,891 229,775 31,091 9.4 13.5 69.2 

  1심 전체 1,284,430 850,634 41,251 3.2 4.8 66.2 

주: “단독 이상”은 단독심과 합의심을 합한 것을 지칭한다.

자료: 󰡔2009 사법연감󰡕(2009), pp.664-671.

<표 2> 민사본안1심사건 중 합의심과 단독심의 소송가액 하한 

(천원)

연도 합의심 단독심

1980-1981
  2,000 (1980.2.1.)

   500

1981-1983  1,000

1983-1987   5,000 (1983.9.1.)  2,000

1987-1991  10,000 (1987.9.1.)
 5,000

1991-1993
 30.000 (1991.9.1.)

1993-1997 10,000

1998-2001  50,000 (1998.3.1.)
20,000

2001-현재 100,000 (2001.3.1.)

자료: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소액사건심판법”, “소액사건심판규칙”.

<그림 2>은 1970년대 말부터 2008년까지의 항소율 추이를 보여주는데, 기본적으

로는 앞서 살펴본 <표 1>의 양상을 확인해 준다. 다소의 등락은 있었지만 단독 이

상 사건의 경우는 10% 안팎에서, 그리고 합의심의 경우에 20-25% 정도에서 매우 

안정된 양상을 유지해 왔다. 특히 가장 최근에 소송가액 상한 조정이 있었던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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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후 현재까지 약 10년 동안에는 단독 이상 사건이나 합의심 사건 모두 큰 변화

가 없이 항소율이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민사소송의 항소율을 단독 이상 

사건은 대략 9-10%, 합의심 사건은 20-25% 정도로 상정하고 이하의 분석을 진행

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2> 민사본안 1심사건의 항소율, 1977-2008 (5년이동평균, %)

  (A) 단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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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3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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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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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합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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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법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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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과의 비교

앞서 제시한 우리나라의 항소율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

인 기준은 없다. 외국과의 비교는 유용할 수 있지만, 국가마다 사법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을 포괄적으로 비교하는 작업은 용이하지 않다. 이런 어려움을 

감안해서 이하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항소율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항소율을 평

가해 보기로 한다. 이 두 나라는 우리나라 사법제도에 대한 논의에 있어 명시적 혹

은 암묵적인 준거로 흔히 사용된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비교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은 연방법원과 주법원이 별도로 존재하는데다가 주마다 상이한 사법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전체의 항소율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와 비교 가능한 항

소율 값을 계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때문에 인구 규모와 통계의 사용가능성을 

고려해서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 두 주를 살펴보기로 한다. Judicial Council of 

California(2009)에 따르면, 2004-2008년 5년 동안 캘리포니아 주법원에 제기된 1

심 민사소송 가운데 소송가액이 $25,000 이상인 사건은 연평균 170,000건 수준이

었다. 항소법원에 접수된 민사 사건 중 75% 정도가 이들 $25,000 이상 사건에서 

제기되었다고 상정할 때, 항소율은 연평균 2.66%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표 

3>(A)).11)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우리나라 단독 이상 사건의 항소율과 비교해 

볼 때, 동일한 수준의 사건들에 대한 캘리포니아 주 항소율은 우리나라의 30% 수

준 이하인 것으로 판단된다.

일리노이주의 경우는 사법 관련 통계에 $50,000를 기준으로 민사소송 숫자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만큼 비교가능한 수치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

다.12) 전체 항소사건 가운데 50% 가량이 $50,000 이상 사건으로부터 나온다는 

가정 하에 항소율을 계산해 보면, 2004-2008년 기간 동안 $50,000 이상 사건의 

평균 항소율은 약 6.22%이다. 우리나라 단독 이상 사건, 그리고 합의심 사건의 항

소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일리노이 주의 항소율 역시 캘리포니아에서와 유

11) 2심법원인 Court of Appeal의 접수사건을 1심법원인 Superior Court의 민사사건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이 과정에서 분모에 포함되지 않은 사건들의 항소사건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

12) Administrative Ofiice of the Illinois Courts(2005, 2006, 2007, 20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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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게 우리나라의 30-40%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표 3>(B)). 

<표 3> 미국 주법원 민사1심사건의 항소율: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

(A) 캘리포니아 주

　 민사사건
민사항소

C

항소율

　 $25,000 이상 $25,000 미만 전체 $25,000 이상

　 A B D=C/(A+B) E=0.75×C/A

2003-4 176,375 511,621 6,484 0.94 2.76

2004-5 166,337 478,954 6,142 0.95 2.77

2005-6 170,805 503,353 6,018 0.89 2.64

2006-7 166,939 560,325 6,116 0.84 2.75

2007-8 184,891 680,195 5,913 0.68 2.40

평균 173,069 546,890 6,135 0.85 2.66

(B) 일리노이 주

　 민사사건　
민사항소

C

항소율

　 $50000 초과 $50000 이하 전체 $50,000 이상

　 A B D=C/(A+B) E=0.5×C/A

2004 33,747 239,184 4,197 1.54 6.22

2005 33,110 238,336 4,314 1.59 6.51

2006 31,736 246,201 4,044 1.46 6.37

2007 32,326 275,970 3,848 1.25 5.95

2008 33,398 245,380 3,904 1.40 5.84

평균 32,863 249,014 4,061 1.44 6.18

주: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연도는 재정회계연도(Fiscal Year)로, 2007-8년의 경우, 2007.10.1- 

2008.9.30.을 의미한다. 민사사건은 소송가액이 $25,000이상인 경우는 Unlimited Civil, 그 이

하인 경우는 Limited Civil을 제시한 것이다. 항소는 “notice filed”를 집계한 값인데, 이는 1심법

원에서 항소 신청이 이루어진 사건들을 집계한 것이다. $25,000 이상 사건 가운데 얼마만큼이 

항소가 제기되었는지는 구분되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전체 항소사건 중 75%가 $25,000

이상 사건에서 온 것으로 상정하고 항소율을 계산한 것이 E이다.

    일리노이주의 경우는 민사사건으로 통계집에 “Law Cases”에 해당하는 사건수를 제시하였다. 항

소율 중 E의 계산 방법은 캘리포니아 주와 유사하다.

자료: Judicial Council California(2009), p.26, p.49. Administrative Office of the Illinois 

Courts(2004,5,6,7,8).

정리해 보자면,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 주 항소율과 우리나라의 항소율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법령의 차이나 자료의 한계 등으로 인해 매우 어렵다. 그러나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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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점들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원의 단독 이상 민사소송 항소율이 유사한 사

건들에 대한 이들 두 주의 항소율보다 두 배에서 세 배 이상 높다는 추론은 기각하

기 어렵다. 미국과의 비교는 우리나라 민사1심 사건의 항소율이 현재보다 낮아질 

여지는 충분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미국에 비해 일본은 우리나라와 민사사법제도가 유사하기 때문에 비교가 상대적

으로 용이하다. 일본 사법제도에서는 1심사건 가운데 소송가액이 30만엔 이상인 사

건을 통상소송사건, 그 이하인 경우를 소액소송사건으로 구분한다. 통상소송 중 소

송가액이 140만엔 이하인 사건들과 소액소송사건은 간이재판소(簡易裁判所)에서 

다루며, 나머지 통상소송을 지방재판소(地方裁判所)에서 관할한다(<표 4>). 우리

나라 단독 이상 사건의 기준이 소송가액 2,000만원이므로, 소송가액을 기준으로 볼 

때, 단독 이상 사건의 항소율과 일본 지방재판소 통상소송의 항소율을 비교하는 것

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표 4> 민사소송 1심 및 항소 관련 제도 비교: 한국과 일본

한국 일본

법원 통계상의 사건 구분 법원 통계상의 사건 구분

지방법원

소액심판사건 간이재판소
소액소송

통상소송(140만엔 이하
1))

단독사건
지방재판소 통상소송

합의사건

고등법원 항소 고등재판소 항소

주1) 裁判所法 제33조 제1항.

주: 양국 모두 1심 법원에서 항소 사건을 어느 정도 다루고 있으나 위 표에서는 편의상 삭제하였다.

자료: 대법원, 最高裁判所.

<표 5>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일본 지방재판소 1심사건의 항소사건

수 및 항소율이 얼마인지를 제시한 것인데, 우리나라 통계와 비교해 볼 때 두 가지 

측면이 두드러진다. 첫째는 항소사건수가 일본은 15,587건으로, 우리나라 항소사

건의 절반에 불과하다. 둘째, 하지만 일본의 항소율은 9.8%로, 우리나라 단독 이

상 사건 항소율 9.4%와 대동소이하다. 이는 우리나라 법원이 일본법원보다 항소 

사건 처리 부담이 높지만, 이것은 항소율이 높기 때문이 아니라 1심 사건 자체의 

양이 많기 때문임을 보여준다. 판결에 대한 동의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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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사한 일본과 우리의 항소율이 유사하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나라 법원 판결의 

공정성이 크게 낮은 혹은 심각한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상황은 아님을 의미한다.

<표 5> 일본 지방재판소 민사1심사건 6항소율, 2004-2008

연도 처리사건 판결사건 항소사건 항소율
판결사건

항소율

판결사건

비율

　 (A) (B) (C) (C/A) (C/B) (B/A)

2004 148,706 71,428 16,336 11.0 22.9 48.0 

2005 135,357 63,362 15,990 11.8 25.2 46.8 

2006 143,321 60,765 15,290 10.7 25.2 42.4 

2007 172,975 61,368 15,141 8.8 24.7 35.5 

2008 192,247 62,072 15,176 7.9 24.4 32.3 

5년평균 158,521 63,799 15,587 9.8 24.4 40.2 

주: 처리사건수는 지방재판소에서 1년동안 처리한 사건수이다.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소액심판사건에 

해당하는 사건들을 담당하는 간이재판소 사건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표 6>의 단독 이상에 

해당하는 값으로 볼 수 있다. 항소사건수는 고등재판소의 처리사건수로, 일본 사법통계연보의 표 

37 (p.43)의 수치를 이용하였다. 처리사건수와 판결사건수는 1심통상소송기제사건수로, 해당연

도 일본 사법통계연보의 표 19 (p.36)의 수치를 이용하였다. 

자료: 最高裁判所, 󰡔司法統計年報󰡕, 2005-2009.

 그 동안 우리 법학계에서는 우리나라 민사소송의 항소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전

제 하에 항소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예를 들어 곽태철 외(2006, p.74)는 “우

리나라는 항소율 및 상고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항소심 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13) 사법부의 경우도 이용훈 대법원장이 2007년 12월 전국

법원장 회의 훈시에서 “우리 재판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상소율이 

높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을 언급한데서 나타나는 것처럼, 기본적

으로는 학계와 인식을 공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14) 

13) 이 외에도 김용진(1998), p.616, 김용진(2009), p.375, 유해용(2008), p.83 및 주 19, 정

선주(2009), p.351 등이 유사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어떤 연구도 우

리나라 항소율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언급할 것은 우리나라의 항소율이 높다는 연구들 중 상당수는 우리나

라 민사 합의심 항소율과 다른나라의 전체항소율을 비교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

리나라 항소율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서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본 논문에서 실시한 것처럼 동

일한 사건들에 대한 항소율을 측정하고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14) 법률신문, 20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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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두 개 주의 항소율 조사 결과는 이러한 인식과 접근이 타당할 수 있다는 근

거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일본과의 비교는 기존 접근에 대해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즉 우리나라와 유사한 민사사법제도를 가진 일본의 경우에 비

추어볼 때, 우리나라 법원의 항소율은 현재의 민사사법제도, 그리고 주어진 판사들

의 업무부담 하에서 도달할 수 있는 적정수준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 전환은 항소율 관련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우리나라의 항소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인식 하에서는 자칫 항소율 자체를 낮추기 

위해 분쟁의 원활한 해결이라는 궁극적 목적에는 배치될 수 있는 정책들이 입안되

고 실시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민사소송의 항소율은 비정상적

인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대증요법은 적절하다고는 볼 수 없다.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촉진한다는 사법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항상

적인 노력이라는 맥락에서 항소제도 개선이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Ⅴ. 항소율 결정 요인: 제도적 측면

항소율은 기본적으로 민사소송 관련 제도, 그리고 판사당 업무부담에 의해 결정

된다. 본 장에서는 이 가운데 제도적 측면과 관련된 법원의 기존 정책들을 평가해 

본 뒤, 다음 장에서 판사업무부담 측면을 살펴보기로 한다.

1. 항소비용 

소송당사자가 항소를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앞서 제Ⅲ장에서는 분쟁당사자의 항소 여부와 소송비용 간에 음의 상관

관계가 존재함을, 즉 항소에 따른 소송비용이 높아지면 항소율이 낮아짐을 보였다. 

이는 정부가 소송에 수반되는 비용을 항소율을 낮추는 정책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소송비용이라는 정책수단을 항소율을 낮추는데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

다고 볼 수는 없다. 소송보다 저렴한 분쟁해결 대안이 적절하게 존재하지 않는 상

황에서 소송비용을 높이는 것은 분쟁당사자들이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

력 자체를 포기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이다. 정책당국의 궁극적 정책 목표는 낮은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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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율이 아니라 적절한 분쟁해결이어야 함을 고려할 때, 정부는 가급적 소송비용를 

낮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혹은 소송보다 저렴한 분쟁해결방식이 활성화될 수 있도

록 지원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점검해 보아야 할 문제는 과연 우리나라 정부가 소송관련비

용을 낮추기 위해 적절한 노력을 기울였는가 여부이다. 분쟁 해결 기간 동안 재산

권 행사를 하지 못해 치러야 하는 기회비용을 제외할 경우, 소송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직접적 비용, 즉 식 (9)의 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인지대와 송달료처럼 법원

에 지불해야 하는 행정비용, 그리고 변호사 선임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변호사 비

용이 중요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인지대나 송달료 같은 행정비용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소송 수행에 중요한 부

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언급된다.15) 항소율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비용부담은 항소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 단, 앞

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비용 부담이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포기하는 요인이 되

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향후 적절한 비용 수준 설정에 대한 논의가 향후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변호사 비용 측면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정책당국이 소송비용을 낮추는 방향으

로 정책을 적절하게 수행해 왔다고 보기 어렵다. 정부는 건국 이래로 오늘날까지 

변호사자격자의 배타적 업무영역을 매우 광범위하게 보장하면서도 선발 인원을 낮

은 수준으로 통제해 왔기 때문이다.16) 변호사 자격자의 불충분한 공급은 일차적으

로 변호사를 고용하는데 지급해야 하는 비용을 높임으로써 분쟁당사자들이 변호사

를 통해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는 통로를 차단하였다. 변호사들에게 높은 수입을 보

장하는 정책적 환경은 변호사들 스스로가 의뢰인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분쟁해결을 

시도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도록 만듦으로써, 법원 외의 분쟁해결방식(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이 자연스럽게 성장할 기회를 가로막았다.17) 이러한 점

들을 감안해 볼 때 국민들이 원활하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정부가 노력을 기울인다

15) Cooter and Ulen(2008, pp.425-427)은 행정비용을 일종의 거름장치(filter)로 해석한다. 우

리나라의 소송관련 행정비용에 대해서는 전병서(2010) 등 참조.

16) 김두얼(2007), 김두얼․이시욱(2009) 참조.

17) 변호사 자격자가 아닌 사람이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변호사법 조항 역시 ADR의 

성장을 가로막는 제약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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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가장 근본적으로는 변호사 인력공급과 관련된 통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과감히 

철폐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2. 법원 내 조정 활성화

정부는 법조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통상적인 ADR이 자연스럽게 성장하도록 

도모하는 대신, 법원 스스로가 ADR적 성격을 띤 분쟁해결을 수행하는 정책, 즉 법

원 내 조정의 활성화를 추진해 왔다. 법원 내 조정의 활성화는 법원으로 온 사건들

이 판결까지 가기 이전에 종결되도록 하기 때문에 항소율을 낮추는 결과로 귀결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는 판결 전에 조정 등을 통해 소송이 종결되

는 비중이 30% 수준인데, 이것은 연방법원 1심 사건 가운데 4%만이 판결로 귀결

되는 미국과는 매우 상이한 양상이며, 이러한 차이는 항소율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언급된다.18)

문제는 법원이 판결전에 사건이 처리되는 비중을 높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정

책수단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기본적으로는 앞서 제시한 요소들, 즉 항소

를 통한 결과의 변화 가능성이나 법원내 조정을 도모하는 전문인력의 공급 등이 법

원내 조정의 성사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텐데, 판결결과에 대한 기대가 어렵거

나 변호사의 충분한 공급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것을 기대하기가 어

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법원 내 조정으로 처리될 사건의 선택, 그리고 

선택된 사건의 조정 성사 여부는 분쟁당사자보다는 판사에 의해 결정되는 비율이 

높을 수 밖에 없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원활한 분쟁 해결을 가져오는 것이라

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법원내 조정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을 촉발시키기는 원인이라

고 할 수 있다.19)

본 논문의 맥락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는 조정을 통한 사건처리를 늘리

18) 예를 들어 법률신문 2010.10.21. 

19) 2010년 10월 19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전국법원에서 재판부의 

강제조정으로 처리된 사건 16,637건 가운데 40%에 달하는 6,613건이 재판부의 강제조정에 

불복, 이의신청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법률신문 2010.10.21.).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원의 

무리한 조정강요사례를 수집, 공개함으로써, 강제조정제도의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법률신문 

2010.10.21.), 이용훈 대법원장은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종국률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조

정, 화해를 유도하거나 강요해서는 안”됨을 역설하였다. 법률신문 20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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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법원의 정책이 내용상 어떠했는지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항소율을 낮추는데는 

기여했는가 여부이다. 바꾸어 말하면 법원 내 조정이 판결까지 가는 것보다 더 저

렴한 분쟁해결 방안임을 전제할 때, 법원 내 조정의 활성화가 판결까지 소송을 진

행하는 것의 상대가격을 상승시킴으로써 판결사건 비율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항소

율을 낮추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 점을 평가해 보려면 처리사건 중 판결까지 이른 사건의 비율이 얼마이며, 판

결까지 이른 사건에 대한 항소율이 어떻게 변동해 왔는지를 계산해 볼 필요가 있

다. 전체 처리사건   가운데 판사의 판결이 내려진 사건수를 라고 한다면, 항

소율과 판결사건 비율 ( ≡


) 간에는 

 ≡


 





  ∙  (10)

와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이 때  ≡


는 판결사건 가운데 항소가 이루어진 

사건의 비율로, 판결사건항소율이라 명명하기로 한다. 

식 (10)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판결사건비율과 항소율 간에 일의적 관

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자면 의 하락이 항소율 의 유의

미한 하락으로 연결되려면 판결사건항소율 이 큰 폭으로 증가해서는 안된다. 

직관적으로 보자면 판결 전에 처리되는 사건의 증가가 판결까지 갔더라면 항소로 

이어질 사건들을 충분히 흡수한다는 전제 하에서만이 판결사건비율 하락은 항소율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다.

앞서 제Ⅳ장의 <그림 2>에는 항소율 뿐 아니라 판결사건비율 및 판결사건항소율

의 장기 추이도 함께 제시하였다. 단독 이상 사건의 경우는 판결사건비율이 오히려 

증가하였기 때문에 판결전 처리의 증가라는 목표 자체가 달성되지 못하였다. 합의

심만을 놓고 보면 처리사건 가운데 판결전 처리된 사건이 1990년대 초반 이후 지속

적으로 증가해온 결과, 판결사건비율은 지난 10년을 놓고 보면 5%p. 가량은 하락

했다. 하지만 항소율은 25% 수준에서 거의 변화가 없는데, 이는 판결사건항소율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즉 판결전 조정으로 처리된 사건의 상당수는 판결로 처리되

었더라도 항소가 제기되지 않았을 사건들이었기 때문에, 판결전 처리 증가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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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부담 감소나 사건처리 기간 단축에는 기여했을지 모르지만 항소율 하락에는 직

접적으로 기여하지는 못하였다. 결국 판결전 처리를 증가시키는 정책이 법원 업무

부담 감소나 사건처리 기간 단축에는 기여했을지 모르지만 항소율 하락에는 직접적

으로 기여하지는 못하였음을 보여준다.  

3. 항소요건 강화

법학에서는 항소심의 운영 원리를 크게 복심주의(覆審主義), 사후심주의(事後審

主義), 속심주의(續審主義)로 구분한다(<표 6>). 복심주의란 항소심이 제1심의 소

송자료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소송자료를 수집하여 다시 한 번 심판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사후심주의는 항소심에서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소송자료의 제출

을 제한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소송자료만을 기초로 제1심판결의 내용이 타당한 지 

재심사하는 것이다. 속심주의는 복심주의와 사후심주의의 중간형태로, 1심에서 수

집한 소송자료를 기초로 심리를 속행하되 여기에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되는 새로

운 소송자료를 보태어 1심판결의 타당성을 재심사하는 것이다. 

<표 6> 항소심의 구조 혹은 운영 방식

종류 내용

복심주의 

(覆審主義)

- 항소심이 제1심의 소송자료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소송자료를 수집하여 

다시 한 번 심판을 되풀이하는 것

- 변론의 갱신권에 제한이 없음

사후심주의 

(事後審主義)

- 항소심에서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소송자료의 제출을 제한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소송자료만을 기초로 제1심판결의 니용의 타당성을 재심사

속심주의 

(續審主義)

- 복심주의와 사후심주의의 중간형태

- 1심에서 수집한 소송자료를 기초로 심리를 속행하되 여기에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되는 새로운 소송자료를 보태어 1심판결의 타당성을 재심사

자료: 이시윤(2006), 유해용(2008) 등.

우리나라의 민사소송제도를 다룬 교과서들이나 논문들은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해 

볼 때 우리나라는 속심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20) 그런데 곽태철 

외(2006), 김용진(1998, 2009), 방순원(1960), 정선주(2009), 유해용(2008) 등

20) 이시윤(2006), p.749.



經濟學硏究 제 59 집 제 2 호124

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항소심이 “제2의 제1심”이라고 할 만큼 1심과 큰 구별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것이 항소율을 높이는 원천이라고 진단한다. 법원의 부담을 줄

이고 항소심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항소심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정책 방안으로 제시된다.21) 

항소심 운영을 개선하자는 방안은 크게 보면 소송가액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

어야 항소가 가능도록 기준을 높이거나 (항소허가제) 혹은 1심의 심리를 보다 강화

해야 한다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전자와 관련해서는 소송가액 등

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될 때에만 항소를 허용하는 방안, 그리고 별도의 심사부를 설

치해서 항소접수 여부를 판단하는 항소허가제가 주로 논의된다.22)

소송가액이나 사건의 특성 등을 기준으로 해서 항소제기를 제한하는 방안은 항소

를 줄이는 효과적인 수단일 수는 있겠지만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소

송제도의 궁극적 목적이 분쟁의 원활한 해결임을 감안할 때 항소 제기 자체를 막는 

것은 기본적으로 분쟁의 해결이 아니라 분쟁해결 노력의 종결를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23) 과연 이러한 조치가 제한된 자원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불가피

한 선택임을 주장하려면, 실제로 정부가 분쟁해결에 필요한 자원을 현재 충분히 사

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관련 논자들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않은 채, 남소의 가능성에만 의존해서 주장을 제시

하고 있다.24) 실증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투입 자원의 증대 대신 분쟁해결의 

포기를 유도하는 정책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항소허가제는 1심 판결 결과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항소제기를 받아들일지 결정

한다는 것으로, 소송가액 등에 기초한 항소제한방안보다는 합리적이다. 단, 항소허

가제의 수행을 위해서는 사건을 검토하는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법원 인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인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

는 검토가 요구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항소허가제가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는가 

21) 항소제기요건 강화와 관련해서는 항소허가제를 강조하는 입장과 제1심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입장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두 입장 모두 기본적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사건

들에 대해 항소를 허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22) 상소허가제는 항소심보다는 상고심과 관련해서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다. 가장 최근의 논의

로는 상고심사부 설치와 관련된 김현석(2010)의 논의를 참조.

23) 혹은 제1심 판결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것의 시정을 허락하지 않는 불합리한 조치이다.

24) 예를 들어 곽태철 외(2006), pp.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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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는 1심 자체의 충실성에 달려 있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만일 1심 검토

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의 항소를 막는 장치로 항소허가제가 운영된다면 

이것은 분쟁해결의 포기를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항소허가제 도입은 1심

재판의 충실화가 선행될 때 타당한 제도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왜 1심 운영의 문제

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가 파악된 뒤에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4. 1심 강화 

유해용(2008), 정선주(2010) 등 법학계의 최근의 연구는 이상과 같은 취지에서 

항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 보다는 1심 심리를 보다 강화해서 궁극적으로는 항소

심을 사실상 사후심화해야 한다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법원에서 1심이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 그 원인이 

법원 혹은 판사의 책임인가 아니면 소송당사자의 책임인가를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만일 소송당사자들이 증거를 적절히 제시하지 않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변론을 

수행하지 않아서 자신들이 기대하는 것과 다른 결론이 나오는 일이 빈번하다면, 이

것은 온전히 소송당사자의 책임이다. 물론 소송당사자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

문에 이러한 문제를 능숙하게 수행하기 어렵고, 이런 이유 때문에 여느 나라처럼 

우리나라도 변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만일  변호사가 자신을 선임한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거나 적절한 변론을 수행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

하고 있다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변호사의 의무불이행 문제에 해당한다. 이러한 의

무불이행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고 이것이 1심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원인이라

면, 이러한 태만이 가능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변호사간

의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직분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 근본 문제인 셈인데, 이것은 

결국 문제의 본질이 변호사 공급 규제나 변호사 징계제도의 부실한 운영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25) 1심의 충실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정부의 

변호사 관련 정책을 개선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인 셈이다.

25)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두얼(2007), 김두얼․이시욱(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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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당사자나 변호사가 충실히 자신의 입장을 법정에서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판사가 1심에서 충분한 심리를 수행하지 않아서 소송당사자들이 항소를 많이 제

기하고 있다면 이것은 법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중요한 점은 결국 제Ⅲ장

에서 도출된 것처럼 과연 판사들이 사건을 충분히 검토할 만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

고 있는가 혹은 업무부담이 적정한가가 핵심 문제로 대두된다. 기존의 연구들은 대

부분 이러한 인력 공급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은 상태에서 주어진 인력을 보

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자원의 효과적 활용은 언제나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적절한 인력이 공급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떠한 제도적 

변화도 의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 

5. 소결

항소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은 다양한 형태로 논의되어 왔다. 이 가운데 

항소비용을 높이거나 소송가액 등을 기준으로 항소를 제한하는 방안은 분쟁해결의 

포기를 종용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적절하지 못하다. 항소허가제의 경우에도 1심의 

충실화를 전제로 법원 운영의 효과성 증진 차원에서 검토되어야지, 항소를 줄이는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분쟁의 원활한 해결이라는 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 1심을 강

화하려면 1심의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호사 공급 규제 철폐와 

징계제도 개선과 같은 근본적인 접근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1심 운영의 개

선은 판사당 업무부담 감축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인식 하

에 제도 개선이 고려되어야 한다.

Ⅵ. 항소율 결정요인: 판사업무부담

판사당 사건부담은 항소율에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친다. 하나는 해당사

건에 대한 판결의 정확성 여부로, 이는 식 (5)의 를 낮춤으로써 항소를 줄이는데 

기여한다. 둘째는 외부효과(externality)를 통한 영향이다. 1심 판결의 정확성이 높

아지면 항소가 받아들여지고 1심의 결과가 수정될 가능성이 줄어든다. 이러한 양상

의 누적은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항소를 통해 1심판결이 바뀔 수 있다는 기대를 낮

추어서 궁극적으로 항소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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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사건부담은 사건수의 변화와 인력 충원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나라 민

사본안1심 사건은 1980년을 전후로 한 시기부터 오늘날까지 약 30년 동안 크게 그

리고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사건의 난이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소송가액 역

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을 감안한다면 지난 30년 동안 민사본안사건은 

사건수라는 측면에서나 사건의 복잡성이라는 질적 측면까지를 고려한 면에서 크게 

증가해 왔다고 할 수 있다.26) 법원은 이러한 업무증가에 따라 판사정원을 1980년 

약 700명 수준에서 2008년 약 2,700명 수준으로 4배 가까이 늘렸다. 하지만 판사인

력 증가는 사건 증가에 부응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

면들을 감안해 볼 때 판사들의 업무부담은 지난 30년 동안 50% 가까이 상승한 것

으로 추정된다.27)

흥미로운 점은 판사들의 장기적인 업무부담 증가에도 불구하고 항소율이 같은 기

간 동안 거의 상승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판사들이 늘어난 업무부담에도 

불구하고 사건당 판결에 들이는 평균적인 노력 수준을 크게 줄이지는 않았을 가능

성을 시사한다. 물론 사건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건당 투입노력수준을 유지하

게 되면 개별 사건이 처리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증가할 수 밖에 없다. 민사소송

의 경우 소액사건, 단독사건, 합의사건 모두 처리기간이 지난 30년 동안 두 배 가

까이 증가하였다는 사실은 이러한 상충관계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법

원은 사건의 증가라는 외적 변화에 대응함에 있어 충분한 수준으로 판사인력을 증

원하지 못하게 되자, 공정성과 신속성 가운데 상대적으로 공정성 유지를 선택하였

고, 불가피하게 신속성의 악화를 감내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28)

문제는 소송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처럼 신속성을 포기

하면서 공정성을 유지하는 법원의 대응이 지속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신속성의 

심각한 악화를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공정성의 하락을 방지하려면 판사업무부담의 

경감이 필수적이다. 그럴 경우 과연 판사업무부담 경감이 이론이 예측하는 것처럼 

실제로 항소율을 낮출 수 있는지, 만일 그렇다면 그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를 검토

해볼 필요가 있다. 

26) 김두얼(2007). 한편 식 (9)에서는 사건수와 소송가액을 분리하였으나, 이 두 요소는 판사의 

부담을 반영하는 양적, 질적 요인들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논의하기로 한다.

27) 김두얼(2008), p.26.

28) 신속성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김두얼(2008, 2009)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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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지방법원 및 지원의 항소율 분포: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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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법연감󰡕.

이를 위해 지방법원별 항소율과 각 법원 소속 판사들의 평균처리사건 수 간의 상

관관계를 측정해 보기로 한다.29) 2008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18개의 지방법원이 설

치되어 있으며, 법원에 따라 지원들이 설치되어 있어서, 지방법원 및 지원은 총 56

29) 물론 분석 단위를 지방법원이 아니라 개별사건으로 한다면 더 좋은 결과가 확보될 수도 있다. 

단 이 경우는 자료 확보와 처리에 있어 여러 가지 난관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추진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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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이다(<부표 1>). 항소율과 판사당 업무부담의 법원별 차이를 이용해서 상관관계

를 측정해 봄으로써 이 문제에 접근해 보기로 한다.

우선 <그림 3>은 2008년도 민사소송 1심 사건들에 대한 56개 지방법원 및 지원의 

항소율 분포를 보여준다. 단독 이상의 경우, 평균항소율은 9.1%이지만 최하 

4.3%과 최고 16.8% 간에는 4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합의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평균 항소율은 23.1%이지만, 최소 12.5%와 최대 37.5% 간에는 

거의 3배 가까운 차이가 존재한다. 이상과 같은 법원간 항소율 격차는 다른 연도에 

있어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표 7>). 

<표 7> 지방법원 및 지원의 민사소송 항소율, 2001-2008 (%)

연도 법원수
단독  이상 합의심　

평균 표준오차 최소 최대 평균 표준오차 최소 최대

2001 53 9.8 2.7 2.5 15.5 20.6 9.2 0.0 39.2 

2002 53 9.3 2.5 5.0 15.3 22.6 8.1 4.2 53.1 

2003 55 8.6 2.6 2.5 14.2 22.3 8.5 5.3 40.2 

2004 55 8.1 1.9 3.9 11.7 19.2 5.5 5.7 29.5 

2005 55 9.5 2.0 5.6 14.0 20.1 5.8 11.1 33.9 

2006 55 8.6 2.1 5.2 16.9 22.0 6.8 4.4 36.0 

2007 56 9.4 2.3 1.4 15.7 22.8 5.1 5.9 35.3 

2008 56 9.1 2.3 4.3 16.8 23.1 4.8 12.5 37.5 

전체 438 9.0 2.3 1.4 16.9 21.6 7.0 0.0 53.1

자료: 󰡔사법연감󰡕.

판사당 사건부담의 법원별 차이는 법원간 항소율 차이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상정해 볼 수 있다. 법원별로 판사업무부담이 얼마나 되는지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측정이 가능하겠지만,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법원별 평판사당 평균담당

사건수 ()로 측정해 보기로 한다.

 ≡


(10)

  : 년도 법원 의 총처리사건수

  : 년도 법원 의 평판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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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0)에서 분자, 즉 어떤 법원에 몇 건의 소송이 제기되는지는 민사소송법과 

같은 소송절차법이 엄격하게 규정한 관할에 의해 결정된다. 분모에 해당하는 법원

별 판사수는 대법원이 판사당 사건부담 등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  계산에서는 법

원별 전체 판사수가 아닌 평판사의 수를 이용하기로 한다. 지방법원들의 경우에는 

부장판사 이상 판사들이 여러 지원의 합의심을 동시에 담당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

문이며, 이들 중 적지 않은 수는 법원 행정 업무를 주로 담당하기 때문이다.

<그림 4> 법원별 판사당사건: 합의심,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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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본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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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는 2008년도에 가 분포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단독 이상의 경우, 평

균 사건부담은 약 192건이지만, 100건 이하인 법원부터 300건에 육박하는 법원까

지 큰 편차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큰 편차는 합의심의 경우에서도 확인된다. 

<표 8>는 연도별로 판사당사건수 관련 기초통계를 제시한 결과인데, 이러한 편차가 

2000년대 내내 지속되는 현상임을 보여준다. 

<표 8> 지방법원 및 지원의 평판사당 사건수, 2001-2008 

(건/평판사)

연도 법원수　
단독심  이상 합의심

평균 표준오차 최소 최대 평균 표준오차 최소 최대

2001 53 232.7 43.8 138.0 338.3 32.0 13.0 3.0 60.4 

2002 53 218.0 45.6 127.1 353.7 22.6 8.5 7.5 42.7 

2003 55 225.8 47.1 128.5 346.0 23.6 9.6 9.0 52.2 

2004 55 217.4 50.1 117.1 341.1 24.6 10.8 7.0 55.0 

2005 55 212.0 48.9 105.8 361.0 27.8 11.5 14.0 71.3 

2006 55 230.1 59.6 71.3 339.4 25.2 11.8 4.5 61.4 

2007 56 213.9 52.4 78.0 314.4 26.5 11.8 3.3 59.0 

2008 56 235.5 58.2 101.3 349.2 27.7 11.5 8.0 71.4 

전체 438 223.2 51.4 71.3 361.0 26.2 11.4 3.0 71.4 

자료: 본문 참조.

위의 두 변수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른 변수들

의 영향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식 (9)의 독립변수 가운데 소송비용은 모든 법원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 되는 변수이므로, 판사당 사건수와 소송가액이 핵심 설명변수

가 된다. 이 외에도 사건의 특성이나 법원의 특성 등을 추가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 

사건 특성의 경우, 사법연감은 법원별로 어떤 종류의 사건이 몇 건 제기되었는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을 크게 부동산, 지급, 손해배상, 기타로 나누어 각각이 전

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이용하였다. 법원별 특성의 통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시도하였다. 하나는 OLS에 지방법원과 지원을 구분하는 더미변수를 적용하는 것이

다. 둘째는 56개 법원의 개별적인 특성을 통제하는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다. <표 9>은 이상에서 논의한 모든 변수들의 정의와 특성을 제시하였으며, <표 

10>는 회귀분석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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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회귀분석의 변수 개괄 (단독 이상, 관측치=438)

변수 정의 평균 중위수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항소율 항소사건수/사건수 9.04 8.91 2.34 1.36 16.93 

평판사당사건수
민사본안1심사건

/판사수
223.15 216.38 51.36 71.25 361.00 

평균소송가액
민사본안1심사건  

소송가액/사건수
135.76 123.32 53.06 55.54 356.81 

지방법원 더미
지방법원 = 1; 

지원 = 0
0.35 0 0.48 0.00 1.00 

사건종류 비율
해당종류사건/

사건수  (%)
　 　 　 　

부동산

부동산소유권, 

건물명도철거, 근저당권 

설정말소

0.21 0.21 0.06 0.08 0.36 

지급

공사대금, 사해행위취소, 

구상금, 대여금, 

신용카드이용대금, 

매매대금, 양수금, 

어음수표금

0.47 0.50 0.09 0.22 0.74 

   손해배상 손해배상 0.08 0.08 0.02 0.01 0.20 

기타

제3자이의청구이의, 

임금, 임대차보증금, 

부당이득금, 보증채무금

0.24 0.24 0.06 0.05 0.52 

연도더미 2001-2008년 　 　 　 　

주: 사건종류더미의 경우, 2009 사법연감 항소심 사건 통계의 구분 (p.681)에 근거하였다.

자료: 사법연감.

회귀분석에서 먼저 주목할 점은 모든 모형에 있어서 평판사당 사건수의 계수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판사당 

사건부담이 감소할 경우, 항소율이 낮아진다는 이론적 논의와 일관된 결과이다.

하지만 계수의 크기는 판사당 사건수 증가가 가져올 항소율 하락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5)번 ‘고정효과 모형-단독이상’의 

경우, ln(판사당 사건부담)의 계수추정치가 1.9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평판사 일

인당 업무부담이 평균수준인 223건에서 201건으로 10% 감소할 때, 항소율이 

0.21%p. 감소하는데 그침을 의미한다. 합의심의 경우에는 평판사 일인당 업무부

담이 26.2건에서 23.58건으로 10% 감소할 때 항소율이 0.51%p.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단독 이상보다는 하락의 절대 크기는 상대적으로 크지만, 이 경우에 있

어서도 실제 항소율 하락은 그다지 크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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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민사소송 1심사건 항소율의 결정요인: 2001-2008년

종속변수=항소율처리사건
항소사건

　 　 OLS 　 　 고정효과 　

　 단독이상 단독이상 합의심 단독이상 단독이상 합의심

　 (1) (2) (3) (4) (5) (6)

ln(평판사당

사건수)

0.8938 0.8652 3.6286 1.9001 1.9352 4.7572

(0.2474)*** (0.2529)*** (0.7191)*** (0.3319)*** (0.3341)*** (1.0589)***

ln(평균소송가액) 0.5506 0.5856 1.2373 0.2678 0.21  0.5908

　 (0.3078)* (0.334)* (1.4642) (0.4875) (0.5161) (1.6228)

지방법원 더미 0.5558 0.5611 2.5713 　 　

　 (0.2344)** (0.2366)** (0.6764)*** 　 　

사건종류 더미 　 　 　 　 　

   부동산 　 -1.0508 　 -0.335 　

　 　 (2.7948) 　 (2.9617) 　

   미지급 　 -1.1746 　 1.8440 　

　 　 (1.8529) 　 (2.0725) 　

   손해배상 　 -1.4817 　 -5.2744 　

　 　 (5.5579) 　 (6.0818) 　

   기타 (배제) 　 　 　 　 　

　 　 　 　 　 　

연도더미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상수 3.9819 4.8133 0.8246 2.057 1.9415 1.3515

　 (1.6226)** (2.3445)** (8.1769) (2.4821) (3.1867) (9.4507)

　 　 　 　 　 　

관측치수 438 438 438 438 438 438

R-Squared 0.0887 0.0832 0.1296 0.3444 0.344 0.2433

주: 연도더미는 2002년을 기준년도로 설정하였다.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이다. *는 10%, **는 5%, ***는 1% 유의수준을 나타낸다.

자료: 󰡔사법연감󰡕.

이러한 결과는 일차적으로 항소율 자체가 얼마나 낮추기 어려운 것인가를 보여준

다는 점에서는 크게 상식과 어긋나지 않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 일본과의 비교

에서 밝혀진 것처럼 우리나라의 항소율이 현재 상황에서 도달할 수 있는 적정 수준

이라는 상황과도 일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모형은 항소율 하락의 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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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면에서 반드시 비관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즉 

앞서 논의한 외부효과를 고려해 볼 때, 항소율의 점진적인 하락은 소송당사자들의 

기대를 변화시킴으로써 추가적인 항소율 하락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연 이

러한 동태적 측면까지를 반영할 때 판사업무부담의 지속적 감소가 얼마만큼 항소율

을 낮출 수 있는지 여부는 향후 보다 발전된 모형과 좋은 자료를 통해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Ⅶ. 결 론

교환은 생산, 소비와 함께 경제활동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이다. 경제주체들이 협

상을 통해 거래조건에 동의하면, 즉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교환이 성사되는데, 현

실에 존재하는 계약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불완전하다. 불완전한 계약으로 분쟁

이 발생할 경우 거래당사자들은 스스로 협의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도모할 수 있

다. 하지만 제3자의 객관적 판단이 분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는 사법제도를 운영한다. 판결의 공정성은 이런 면에서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목표이자 존재 이유이다. 아울러 사법부가 판결의 공정성을 얼마나 달성하

고 있는지, 이를 제고하는 방안이 무엇인지는 항시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결이 얼마나 공정한지 평가해 보고, 이를 제고

하기 위한 정책 방안이 무엇인지 파악하려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공정성을 판결에 

대한 소송당사자들의 동의로 정의한 뒤, 항소율을 동의의 정도를 반영하는 지표로 

상정하고 측정, 분석하였다. 이론적인 분석을 통해서 판사들의 업무부담과 소송비

용을 결정하는 제도적 요인들이 항소율 수준을 결정하는 두 가지 요인임을 명확히 

하고, 실증연구를 통해 이 두 요소가 현재 항소율에 어떤 방식으로 작용해 왔는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관련 정책이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기

여, 혹은 주요 분석 결과들은 아래와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그간 사법부와 법학계에서는 우리나라 민사소송 관련 항소가 과도하게 제

기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대책을 논의해 왔다. 매우 제한된 것이긴 하지만 본 연

구에서 수행한 미국, 일본의 항소율과의 비교는 이러한 전제가 심각한 결함을 내포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항소율은 미국보다는 두, 세 배 정도는 높지만, 

우리와 매우 유사한 사법제도를 가진 일본과는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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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향후 항소 관련 정책을 논의함에 있어 충실한 사실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는 당연하면서도 그간 간과되어온 측면을 일깨워준다. 나아가 항소율을 보다 낮추

려는 정책은 우리나라의 항소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기 때문이 아니라, 법원이 추구

해야 할 기본적인 업무, 즉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항상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맥락에서 다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둘째, 항소는 판결이 충분한 수준의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적절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분쟁당사자들이 지나친 요구를 하는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데, 

기존 정부정책과 법학계의 논의들은 후자를 항소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전제하고 

논의를 전개해 온 경향이 있다. 이러한 가정은 기본적으로 항소의 상당수가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지향한다기 보다 분쟁상대에 대한 보복 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혹은 

법원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의 요건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결론이 명확한 사

건에 대해서도 항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정에 상응한다. 본 연구는 매우 다른 

전제에서 출발한다. 대부분의 분쟁당사자들은 분쟁의 합리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위

해 소송이라는 제도를 선택한다고 본다. 따라서 항소를 할지 여부 역시 이러한 기

준에 따라 결정된다. 과도한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정리해 본다면, 본 연구는 

항소가 공정한 판결 혹은 합리적 분쟁해결을 지향하는 행위로 보는 반면, 기존 법

학계의 주류 해석은 항소가 그 반대의 방향을 지향하는 것을 통제하는데 초점을 맞

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과연 실제 항소들이 어떤 양상을 띠는지, 그리고 어떤 접근이 문제의 본질을 보

다 잘 이해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는지 여부는 논리의 문제 혹은 선험적 

판단의 문제라기보다는 실증적 검증의 문제이다. 기존 연구들은 제도의 개선 방안

들에 대해서는 많은 주장을 내놓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제도들이 소송당사자들의 행

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혹은 소송당사자들이 정책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고려

해서 제시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본 연구가 수행한 실증 분석은 이러한 기존연구

의 문제점을 극복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셋째, 지난 30년간 동안 사법부가 추진해온 정책을 살펴보면, 소송의 급격한 증

가에도 불구하고 판사인력을 이에 맞추어 증가시키지 못한 결과, 판사당 사건부담

은 꾸준히 증가해서 항소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해 온 데 비해, 소송비용 관련 

정책은 비용부담을 충분히 경감시키지 않음으로써 항소를 포기하게 하는, 그럼으로

써 항소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해 왔다. 하지만 바람직하게는 두 변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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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은 반대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즉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는 소송비용을 낮추거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쟁해결방안이 제

공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판결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궁극

적인 목표라는 점에서 본다면 판사당 사건수는 낮추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넷째, 판사 인력의 증원은 판사당 업무부담 경감을 통해 보다 적정 수준의 노력

을 사건에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판결에 대한 동의의 제

고 혹은 항소율 경감에 기여한다. 이러한 상관관계의 존재는 법원 단위 수준 통계

의 분석을 통해 확인되었다. 다만 실증연구 결과는 판사당 업무부담 경감이 항소율 

하락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외부효

과를 통한 추가적 효과, 즉 1심 결과의 질 제고가 항소에서의 판결 변화를 감소시

킴으로써 항소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줄이는 동태적 측면이 반영되지 못하였기 때

문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동태적 측면까지를 반영하였을 때 법원의 판사인력 증원

은 공정성 증진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수 있음을 회귀분석 결과는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새로이 밝혀낸 것 만큼이나 많은 문제를 

향후 연구로 미루어둘 수 밖에 없었다. 보다 면밀한 국가간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의 항소율 수준을 평가하고 정책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판사들의 실제 업

무 방식, 또 판사들의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원의 인사고과제도 등에 대

해서도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나아가 동태적 측면까지를 반영한 

이론적 모형을 통해 보다 항소율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간의 관계를 보다 정

확히 추정작업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향후 이러한 분석들을 통해 사법정책이 보다 

체계화될 수 있기를, 그럼으로써 원활한 분쟁해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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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위

  법원별

고  등

법  원

및 

특  허

법원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  정

법원장

고등법원

특허법원

부장판사

및 재 판

연 구 관

지원

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부장판사

재판

연구관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판   사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판   사

계

합계 6 20 117 42 403 94 261 1,901 2,844

대법원   2 94   96

서울고등법원 1  63 173  237

대전고등법원 1   8  16   25

대구고등법원 1   7  14   22

부산고등법원 1  12  28   41

광주고등법원 1   7  16   24

특허법원 1   8  14   23

서울중앙지방법원   1   3  81 283  368

서울가정법원   1   8  32   41

서울행정법원   1  13  33   47

서울동부지방법원   1  14  63   78

서울남부지방법원   1  19  77   97

서울북부지방법원   1  12  52   65

서울서부지방법원   1  12  49   62

의정부지방법원   1  13  67   81

고양지원 1   6  28   35

인천지방법원   1   1  20 110  132

부천지원 1   6  24   31

수원지방법원   1   1  28 112  142

성남지원 1   5  32   38

여주지원 1  11   12

평택지원 1   2  13   16

안산지원 1   6  32   39

안양지원 1   3  22   26

춘천지방법원   1   5  23   29

강릉지원 1   3  15   19

원주지원 1   9   10

속초지원 1   4    5

영월지원 1   5    6

대전지방법원   1   1  17  63   82

홍성지원 1  11   12

<부표 1> 각급법원 및 법원별 판사의 수



대한민국 법원은 공정한가?: 민사소송 항소율의 분석 141

공주지원 1  4    5

논산지원 1  5    6

서산지원 1  9   10

천안지원 1   3  20   24

가정지원 1  3    4

청주지방법원   1   9  34   44

충주지원 1   8    9

제천지원 1   4    5

영동지원 1   3    4

대구지방법원   1 1  22  98  122

서부지원 1   3  20   24

안동지원 1   7    8

경주지원 1   1   6    8

포항지원 1   2  12   15

김천지원 1  11   12

상주지원 1   3   4

의성지원 1   2   3

영덕지원 1   2   3

가정지원 1   6   7

부산지방법원   1 1  23 116 141

동부지원 1  4  22  27

가정지원 1  10  11

울산지방법원   1   8  41  50

창원지방법원   1  14  57  72

진주지원 1   2  14  17

통영지원 1   1  10  12

밀양지원 1   3   4

거창지원 1   3   4

광주지방법원   1 1  16  73  91

목포지원 1   1  12  14

장흥지원 1   2   3

순천지원 1   3  22  26

해남지원 1   5   6

가정지원 1   3   4

전주지방법원   1  10  38  49

군산지원 1   2  15  18

정읍지원 1   1   6   8

남원지원 1   2   3

제주지방법원   1   5  20  26

자료: ｢각급법원에배치할판사의수에관한규칙｣ 중 [별표]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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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Fair is Korea's Court?: Evaluation from the 

Appeal Rate of Civil Litigations

Duol Kim*

Abstract30)

  Does the Korean court make a fair judgement in civil litigation? For 

answering to this question, I defined fairness as consent of litigants to the 

judgement, and measured the level of consent using appeal rate. The appeal 

rate of civil litigation in Korea is not particularly higher than that of Japan, 

which belies the popular belief. However, continuing effort to enhance the 

level of fairness should be made. For this regulations on supply of lawyers 

should be abolished, and enough number of judges should be hired. 

Regression analysis supports this argument.

Key Words: fairness, appeal rate, cases per j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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